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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반세기 동안 계속된 ‘이촌향도’ 추세가 약화되고 도시에서 농어촌으로의 인

구 이동이 확대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음. 2010년에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거

주지를 옮긴 ‘향촌 인구 이동’ 총량은 약 93만 명이었고, 그 반대 방향의 인

구 이동 총량은 약 83만 명이었음. 2011년에는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

에 종사하는 귀농 가구 수가 6,541호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가 귀농 인구를 집계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그리고 매년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신규 취농자 중 30% 이상이 귀농자로 추정됨. 

2007년 이후 여러 곳에서 진행한 ‘도시민 농어촌 이주 의향’에 관한 설문조

사 결과에서는 대체로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농어촌에서 살고 싶다’는 의

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인구 이동 추세의 역전 현상은 당분간 계

속 될 것 같음. 도시민이 귀농하여 농어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충분한 자금을 준

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초한 세밀한 설계 없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 귀농에 실패할 가능성이 큼. 

정부는 귀농‧귀촌을 활성화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

한다고 발표하면서 6개의 주요 대책을 제시하였음.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 

직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확대,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농어촌 체험 및 멘토링 등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활동 강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 추진, 법적 지원 근거 및 지자체 행정

체계 정비 등임. 이 대책은 대체로 필요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귀농‧귀촌

을 실행할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

공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 그리고 가급적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

으로 이주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임.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가 단지 귀농이라는 사회적 트렌드를 강화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됨.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이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도 증가할 수 있음. 정책은 도시민들이 감수해야 하

는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 인구를 받아들이

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영향을 예상하고 그에 대응할 준

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어야 함.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지역사회에 안정적

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며,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성원

이 될 수 있게 돕는 정책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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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농 간 인구 이동 동향

▢ 2000년대 들어 도시-농촌 인구 이동의 추세 역전

○ 2000년대는 반세기 동안의 산업화 과정을 표상하는 ‘이촌향도’의 인구 

이동이 약화되고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이 두드러진 전환기 

- 2010년에 도시(동)에서 농촌(읍‧면)으로 거주지를 옮긴 ‘향촌 인구 이

동’ 총량은 약 93만 명이었던 반면, ‘향도 인구 이동’ 총량은 약 83만 

명이었음. 이 같은 인구 이동 추세의 역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음 

-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는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으며, 도시에서 농촌으

로 유입되는 인구는 일정 수준을 유지 

○ 2010년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연령 집단은 30대 연령층으로 그 구성비는 21.4% 

- 2005년에는 20대 연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40세 이상 연령층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

아졌다는 점이 눈에 띔  

구분
동→읍

(A)
동→면

(B)
동→읍·면

(A+B)
읍→동

(C)
면→동

(D)
읍·면→동

(C+D)
(A+B)

/(C+D)

2001년
433,014 547,565 980,579 375,899 555,829 931,728 

1.05 
(4.7% ) (5.9% ) (10.6% ) (4.0% ) (6.0% ) (10.0% )

2005년
441,606 482,584 924,190 422,535 501,766 924,301 

1.00 
(3.7% ) (4.0% ) (7.7% ) (3.5% ) (4.2% ) (7.7% )

2010년
451,297 474,828 926,125 378,937 450,877 829,814

1.12
(4.0% ) (4.2% ) (8.3% ) (3.4% ) (4.0% ) (7.4% )

    주: 괄호 안의 백분율은 당해 연도 전국 인구 이동 총량 가운데 해당되는 유형의 인

구 이동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각 연도

표 1.  동과 읍·면 사이의 인구 이동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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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2005년 2010년

동→읍‧면 읍‧면→동 동→읍‧면 읍‧면→동

0～9세
124,751 129,887 100,973 92,899 

(13.5% ) (14.1% ) (10.9% ) (11.2% )

10～19세
89,970 92,072 98,451  88,387  

(9.7% ) (10.0% ) (10.6% ) (10.7% )

20～29세
209,131 244,862 177,352  185,503  

(22.6% ) (26.5% ) (19.1% ) (22.4% )

30～39세
202,359 198,366 197,968  176,223  

(21.9% ) (21.5% ) (21.4% ) (21.2% )

40～49세
133,354 113,410 147,078  121,050  

(14.4% ) (12.3% ) (15.9% ) (14.6% )

50～59세
74,582 56,931 104,134  78,582  

(8.1% ) (6.2% ) (11.2% ) (9.5% )

60세 이상
90,043 88,773 100,169  87,170  

(9.7% ) (9.6% ) (10.8% ) (10.5% )

전체
924,190

(100.0% ) 

924,301 

(100.0% )

926,125

(100.0% )    

829,814

(100.0% )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각 연도

표 2.   향촌 및 향도 인구 이동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향촌 인구 이동의 주된 목적지는 대도시 주변,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도

○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은 곳들은 수도권, 대구 및 부산광역시 인

근 농촌 지역임. 그 다음으로는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농촌 지역

으로의 향촌 인구 이동이 많은 편 

- 도농통합시 가운데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상위권에 드는 곳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으며, 군 지역에서도 유사

한 경향이 나타남. 부산‧대구‧울산 광역시에 가까운 곳들이 상위권에 

해당

- 향촌 인구 이동의 상당 부분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확대 및 

교외 지역의 도농 혼주화 현상과 결부 

-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향촌 인구 이동 목적지 가운데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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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시 2010년 향촌 인구 군 2010년 향촌 인구

남양주시 64,384  기장군 20,264  

파주시 54,049 울주군 20,073 

화성시 28,432 청원군 17,183 

김해시 22,088 달성군 15,344 

광주시 20,644 당진군 12,575 

김포시 19,421 칠곡군 10,542 

아산시 19,091 양평군 10,471 

안성시 15,907 완주군 10,316 

평택시 15,022 무안군 8,269 

용인시 14,600 연기군 7,710 

포항시 13,628 여주군 7,279 

포천시 12,179 고성군 7,022 

천안시 11,998 음성군 6,155 

양산시 11,711 화순군 5,436 

이천시 11,540 영암군 5,299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각 연도.

표 3.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은 상위 15대 도농통합시와 군

단위: 명

그림 1.  읍‧면별 향촌 인구 분포(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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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농‧귀촌의 최근 동향

▢ 귀농‧귀촌 가구의 증가,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의향도 높음

○ 농림수산식품부의 최근 집계 결과에 의하면, 2011년도 귀농‧귀촌1) 가

구는 총 10,503호로서 전년(4,067가구) 대비 158% 증가하였음. 그 가운

데 이주 후 농어업에 종사하는 귀농 가구는 6,541가구였음 

- 귀농‧귀촌 추이: (’01) 880 → (’05) 1,240 → (’10) 4,067 → (’11) 

10,503호 

- 이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의 귀농 가구 수(1998년 6,409호)보다 

많은 것으로 귀농‧귀촌 의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귀농 가구 가운데 주작목으로 경종 작물을 선택한 경우가 52.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음. 그 다음으로 과수(17.0%), 원예(13.1%), 

축산(6.3%) 등의 순 

○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귀농‧귀촌이 유의미한 사회적 트렌드로 자

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표 4 참조)

- 조사마다 조금씩 수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도시민들의 농촌 

정주 의향은 50%를 훨씬 상회 

1)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1년 귀촌 가구는 3,962호였다. ‘귀농’과 ‘귀

촌’을 구분하여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조사에서 ‘귀촌 인구’

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도시민 가운데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

고 흔히 볼 수 있는 2‧3차 산업 부문 업체 종사자도 아니면서, 은퇴 후 농촌 생활을 

하거나 또는 펜션을 운영하는 도시민으로 정의되었다. ‘귀촌’ 개념에 대한 이 같은 

정의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다. 즉, ‘귀촌 = 은퇴 후 농촌 이주’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 ‘귀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농림수산

식품부의 통계를 인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은퇴 후 농촌 이주자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 후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를 모두 ‘귀촌’

으로 잠정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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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추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조사 기관 조사 시기 조사 대상
농어촌 이주

의향 비율

KREI 2007년 20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2,000명 56.3%

천안연암대학 2008년 전국 20～50세 남녀 500명 63.2%

KREI 2010년 전국 19세 이상 도시민 1,500명 47.7%

국토연구원 2011년 서울 등 5대 대도시 거주 베이비부머 1,000명 66.3%

농민신문 2011년 서울 및 수도권 거주 1,282명 74.1%

KREI 2011년 만 19세 이상 전국 도시민 1,500명 63.7%

주: 각각의 조사 결과가 담긴 자료의 출처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음.

    - 송미령 등. 2007.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1/2차연도)｣.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 천안연암대학. 2009. “귀농교육 및 사후지원 수요 조사 결과보고서(천안연암대학 내부자

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 김창현. 2011. “대도시 베이비 부머의 이도향촌(離都向村) 특성과 정책대응.” ｢국토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세미나 자료집｣

    - 농민신문사. 2011. “도시민, 농업‧농촌을 말하다: 농민신문사 창간 47주년 맞이 설문조사.” 

(농민신문 2011. 8. 12일자 제1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자료: 성주인, 김성아. 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농업전망 2012(Ⅰ): 도농

상생을 위한 농업‧농촌 가치의 재발견｣ 239-2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4.  도시민 농어촌 이주 의향에 관한 주요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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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재개발원에서 도시민(귀농‧귀촌 교육을 받은 573명)2)을 대상으

로 예상 이주 시기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도시민의 농촌 이주 수요가 

곧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그림 3 참조)  

- 연령층이 높을수록 빠른 시일 내에 이주를 실행하리라 예상되는 응답

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2~3년 내에 이주하겠다는 비율이 50

대는 61%, 60대 이상은 83%), 베이비부머 세대의 농어촌 이주 의향

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  귀농‧귀촌 예상 시기

  주: 농업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도시민 조사 결과 중 농어촌 이주를 아직 실행하지 않은 응

답자(573명)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 성주인, 김성아. 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농업전망 2012(Ⅰ):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농촌 가치의 재발견｣ 239-2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농업인재개발원의 주관으로 201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조사는 천안연암대학에서 대

행) 자료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하였음. 조사 대상은 농식품부 지원 각종 

귀농‧귀촌 교육 수료생(유효 응답 1,084명)임. 조사 목적상 집단을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①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② 귀농‧귀촌 

후 다시 도시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응답자, ③ 귀농‧귀촌 교육

은 받았으나 현재까지 귀농‧귀촌을 실행하지 않은 응답자 등이 그것임. 이 중 <그림 

3>은 ③번 유형의 응답자(573명)의 답변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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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취농 인구 가운데 귀농인 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추정

○ 2010년 생산 농업 분야3)에 신규 취업한 인구4)는 34,318명 

- 농림수산식품부가 조사한 2011년 귀농 가구 수가 6,541호이고 귀농‧

귀촌 가구원 수가 평균 2.2.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신규 취농 인구 가

운데 귀농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어도 30%를 넘을 것임 

○ 신규 취농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 집단은 50대였으며

(7,638명, 15.7%), 전체에서 40대 이하 연령층은 17,745명으로 51.7%

의 비중을 차지 

  - 귀농‧귀촌 가구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 집단도 50대

였으며(3,537명, 33.7%), 40대 이하 연령층은 4,420명으로 전체 귀농‧

귀촌 가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42.1% 

그림 4.  신규 취농 인구와 귀농귀촌 가구주 연령 분포 비교 

자료 1: 통계청. 2010.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2: 농림수산식품부. 2012. 귀농‧귀촌 가구 조사.

3)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에서 농림어업숙련노동자(대분류) 중에 농/축산숙련직(중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

4) 2010년 조사시점(9월) 이전 1년 이내(2009년 10월 ~ 2010년 9월)에 농업을 시작하였

고, 전체 영농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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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 실태

▢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가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

○ 귀농‧귀촌인이 농어촌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 중 가장 

큰 것은 대체로 경제적인 문제임5)

- 귀농‧귀촌인들이 겪은 가장 큰 애로 사항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그림 

5), 영농기반 마련, 사업자금 조달 등을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농어촌에 이주한 후 정착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재이주한 

응답자의 귀농‧귀촌 실패 이유를 보면(그림 6), 일자리 부족, 소득, 

사업 자금 조달 등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되는 항목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그림 5.  귀농‧귀촌 정착 시 애로사항

  주: 농업인재개발원 조사 자료 중 귀농‧귀촌을 실행한 응답자의 답변 결과를 집계

  자료: 성주인, 김성아. 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농업전망 2012(Ⅰ):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농촌 가치의 재발견｣ 239-2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그림 5> 및 <그림 6>의 결과는 농업인재개발원 조사 자료로서 각각 귀농‧귀촌을 

실행한 487명 및 귀농‧귀촌 후 정착하지 않고 도시나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동한 응

답자 26명의 답변 결과를 집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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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귀농‧귀촌 실패 이유

       주: 농업인재개발원 조사 자료 중 귀농‧귀촌 후 정착하지 않고 도시나 다른 농어촌으로 재

이동한 응답자의 답변 결과를 집계

       자료: 성주인, 김성아. 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농업전망 2012(Ⅰ):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농촌 가치의 재발견｣ 239-2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귀농‧귀촌인의 상당수가 충분한 자금 없이 이주를 하고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음 

- <그림 7>은 농어촌 이주를 준비 중인 도시민들의 이주 예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인데,6)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귀농‧귀촌 시 2억 원 미만

의 비용을 투자할 것이라고 답함

- 이 정도 액수는 대지를 구입하여 신규로 주택을 짓고 나면 남는 금액

이 거의 없는 규모임. 따라서 곧바로 소득을 올리기가 힘든 이주 초기

에 귀농‧귀촌인의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

6)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2007년 조사한 결과이다(송미령 등. 

2007.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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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도시민의 농어촌 예상 이주 비용

주: 송미령 등(2007)의 조사 중 농어촌 이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의 조사 결과를 재집계

▢ 농어촌 이주 후 적응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 농어촌에 이주한 후 귀농인이 정착 기반을 갖추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

간이 소요

- 귀농인의 영농 규모를 거주 기간별로 비교해 보면(표 5 참조), 농어촌

에 이주한 지 오래된 응답자일수록 대체로 영농 규모가 크게 나타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귀농‧귀촌 후 거주 기간별로 생활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표 6 참조), 

농어촌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긴 응답자들이 최근 이주한 집단

에 비해 현재의 농어촌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

타났음(전체적으로 82.5%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

○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가장 요구되는 시점은 이주 직

후 단계이며, 이때 귀농‧귀촌인이 겪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

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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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규모

귀농‧귀촌 후 농어촌 거주 기간
전 체

(n=470)
1년 미만

(n=182)

1～2년

(n=146)

2～5년

(n=102)

5년 이상

(n=40)

3ha 이상 3.8 7.5 12.7 10.0 7.4

1～3ha 13.2 22.6 22.5 30.0 19.6

0.1～1ha 41.2 41.1 39.2 27.5 39.6

0.1ha 미만 3.3 2.7 3.9 2.5 3.2

축산 0.5 2.7 2.0 2.5 1.7

미상/ 기타 6.6 8.2 6.9 10.0 7.4

경지 없음/ 무응답 31.3 15.1 12.7 17.5 21.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농업인재개발원 조사 자료 중 귀농‧귀촌을 실행한 응답자의 답변 결과를 집계

표 5.  귀농인의 영농 규모(거주 기간별 비교)

단위: %

구  분

귀농‧귀촌 후 농어촌 거주 기간
전 체

(n=470)
1년 미만

(n=182)

1～2년

(n=146)

2～5년

(n=102)

5년 이상

(n=40)

매우 만족 19.2 21.9 28.4 50.0 24.7

만족하는 편 42.3 45.2 29.4 32.5 39.6

보통 32.4 24.7 34.3 12.5 28.7

불만족하는 편 5.5 7.5 6.9 5.0 6.4

매우 불만족 .5 .7 1.0 .0 .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농업인재개발원 조사 자료 중 귀농‧귀촌을 실행한 응답자의 답변 결과를 집계

표 6.  귀농‧귀촌 생활 만족도

단위: %

▢ 지원 시책은 주로 도시민 유치 자체에 초점을 둔 상황

○ 귀농‧귀촌인(146명)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을 조사한 결과,7) 농어촌 이

주‧정착 과정에서 주거나 소득 관련 지원은 일부만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참조)

7) 2011년 농식품부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례 지역(충남, 

전북, 경북의 3개 시‧군 대상) 조사 결과이다(성주인 등. 2011. ｢삶의 질 향상계획 심

층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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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이주 과정에서 지원 받은 정부나 지자체 시책 중 응답률이 낮

은 하위 5개 항목은 빈집 정보 제공, 전원주택단지 조성, 임시 거처 

마련, 농지 알선, 지역 내 일자리 제공 등

- 농어촌 이주 후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는 도시민들이 많지만, 실제 

정책 지원 시책은 도시민의 농어촌 유치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많다

는 것을 시사

  

그림 8.  귀농‧귀촌 시 지원 받은 정부‧지자체 시책

    주: 2011년 농식품부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로 진행된 귀농‧귀촌인(146명) 조사 결과

    자료: 성주인 등. 2011.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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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과 정책 과제

▢ 귀농·귀촌은 단순한 주거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 선택과 인관

관계 형성을 수반하는 생애주기의 중요한 의사결정

○ 도시민이 귀농한 후 초기에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귀농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

- 농촌에서는 농업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나 기회

가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를 통해 매개된다는 특수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촌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교육, 보육, 문화, 의료, 평생학습 등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 분야의 노동 수요가 점증하고 

있음 

-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귀농‧귀촌 인구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

키려면 경제활동인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정책을 본격 추진 중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4일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

‧귀촌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

-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One-Stop Service 체계 확립)

- 직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확대

-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 농어촌 체험, 멘토링 등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활동 강화

-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 추진

- 법적 지원 근거 및 지자체 행정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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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농촌 지자체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

○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대책은 대체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

지만,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 

- 그리고 ‘가급적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줌8) 

○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귀농‧귀촌을 양적인 측면에서 촉진

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됨 

-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만큼 농촌 지역사

회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릴 만한 경험적 근거는 아직 축적되어 있

지 않음

- 급작스런 인구 이동량 증가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 

○ ‘귀농‧귀촌 정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귀농‧귀촌 인구를 받

아들이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부정적 영향

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어야 함 

- 특히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구성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사회 통

합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 축적이라는 관점

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트렌드의 확산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함

8) 2012년의 정책 목표를 귀농‧귀촌 가구 2만 호를 달성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농림수

산식품부 2012년 2월 24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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